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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COVID-19 대유행(Pandemic) 이후에 누구나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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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COVID-19 대유행(Pandemic) 이후에 환자가 진료나 정기검진 등을 위해서 의

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도 감염의 위험성으로 내원을 꺼리거나, 의료기관 측에

서 환자 이외에 보호자 등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있다. 환자는 여전히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 하나 쉽지 않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급감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은 환자에 대한 개별적 의료서비스의 제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다

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대도시 대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편중,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의료기관 간의 의료격차, 능

력 있는 의료인의 지방 중소도시 의료기관 근무 기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의료의 공공성, 지방의료기관의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

서 젊은 의료인의 양성 및 지방 중소도시로의 파견, 지방의료기관의 확충 등이 의

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시간

적・비용적 문제로 이른 시간 내에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

에 없었다. 이에 원격의료 등의 대안들도 나왔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

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

으며, 그리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또는 전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현명하

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제어 : 코로나19 팬데믹, 의료의 공공성, 공공의료정책, 보건권,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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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되었고, 사회적 거리 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의 용어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환자가 진료나 정기검진 등을 위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도 감염의

위험성으로 내원을 꺼리거나, 의료기관 측에서 환자 이외에 보호자 등의 방문

을 최소화하고 있다. 환자는 여전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나 쉽지

않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급감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은 환자에 대한 개별적 의료서비스의 제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대도시

대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편중,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의료기관 간의 의료

격차, 능력 있는 의료인의 지방 중소도시 의료기관 기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의 공공성, 지방의료기관의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젊은 의료인의 양성 및 지방 중소도시로의 파견, 지방의료기관의 확

충 등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

안들은 시간적・비용적 문제로 이른 시간 내에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한

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격의료 등의 대안들도 나왔으

나 의료계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COVID-19 상황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

지 못한 위기를 가져왔고, 의료영역도 진료와 관련해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

모두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생겼다. 2020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제4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서

정부는 COVID-19의 병원 내 감염을 막고 조기진단을 위해서 경증환자, 만성

질환자 등에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 및 처방, 대

리 처방을 허용했고, 병원에 방문한 환자는 병원 내 별도 공간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의 보호 속에 화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1) 이에 대한의사협

회는 강력히 반발했으나, 대한병원협회는 1) 초진환자 대면 진료 원칙, 2) 적절

한 대상 질환 선정, 3) 급격한 환자 쏠림 현상 방지, 4) 의료기관 종별 역할의

차별 금지, 5)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등을 전제로 비대면 진료 도입을

찬성했다. 이는 COVID-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선택이었으나,

의료계가 지금까지와 달리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해보고, 현재의 위기 상

1) “감염병 심각단계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 보건뉴스 2020.12.15.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198445) (방문일자: 2021/07/04)



COVID-19 시대에 의료 공공성 강화의 법적 논의 / 이한주  83

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또는 전혀 새로운 위기상황

에 빠지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의료 공공성의 법적 의의

1. 헌법적 논의의 필요성

공공성은 주로 행정학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헌법에 직접 의료의 공공

성 또는 공공의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의 공공성을 법적인 차원에

서 규율하더라도 충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성을 법적인 차원

에서 규율하게 되면 의료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입법 여부는 입법자의 자유재

량에 맡겨지므로 국민이 의료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

다. 그리고 헌법은 완성된 규범 체계가 아니라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 추상성・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헌법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날의 COVID-19(코로나19, 이하에서는 “COVID-19”라 한다)와 같은 대

규모 감염병의 확산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현대적 위기 사회에서

기존의 헌법 질서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국민의 요구는

헌법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과거의 사스(SARS), 메르스

(MERS)에 이어 현재의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

로 입법자에게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은 헌법 차원에서 논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2. 보건권의 헌법상 의의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

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 보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

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 그런데 이 조항은 국민의 보건을 국가의 보호

2) 성낙인, 헌법학(제21판) , 법문사, 2021, 15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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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보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국민의 보건권을 긍정하는 것이 다수 견해이고, 보건권의 헌법상

근거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환경권(제35조 제1항), 국가의

국민보건 보호 의무(제36조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제1문),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제12・13조) 등을 들고 있다.3)
비록 이 조항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국가의 보호 의무만

을 부과하는 것은, 만약 국가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에

대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이행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다수 견해와 같이 헌법에서 국민의 보건권이 도출되는 것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4)

헌법상의 보건권은 국민이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해서 국가의 침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침해 방지 또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에 필요한 급부와 배려를 적극적으로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권은 강제적 의학실험・불임시술 등과 같이

국가의 직접적 침해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와 함께,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감독, 식품 유통과정의 관리・감독,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보건의

료 정책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성격도 갖게 된다.5)

한편, 국가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다른 개별기본권을 행사하는 전제

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

국가적 의무로 볼 수 있다.6) 이는 단순히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

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 의미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려는 다른 제

삼자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국민의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

무를 부담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나 국가의 의

무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광범위한

3) 교과서는 계희열, 헌법학(중) , 박영사, 2004, 801쪽; 허영, 한국헌법론 , 박영사, 2021, 491

쪽; 한수웅, 헌법학 , 법문사, 2019, 1083쪽 등, 학술논문은 김주경, “건강권의 헌법학적 내

용과 그 실현”,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2013, 107-108쪽; 박종현, “보건권의 헌법적 의

미”, 생명윤리정책연구 제9권 제2호, 2015, 62쪽 등이, 판례로는 헌재 2008. 12. 26. 2008

헌마419 결정 등이 제36조 제3항을 보건권의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라 하였다.

4) 계희열, 앞의 책, 802쪽; 김주경, 앞의 논문, 109쪽 참고; 박종현, 앞의 논문, 63쪽.

5) 성낙인, 앞의 책, 1561쪽; 허영, 앞의 책, 494쪽; 한수웅, 앞의 책, 1083-1084쪽.

6) 한수웅, 앞의 책, 10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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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을 가지므로, 각 국민은 국가에 대해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특정한 정책

이나 조치를 요구할 권리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해석해야 한다.7)

보건권과 관련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공공성’이다. 보

건권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지려면 다양한 의료행위로 생명의

유지와 건강 회복 등의 의미 있는 결과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

런데 의료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한 환자의 생명 유지와 건강 회복만으로 해

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국민의 보건권 또는 국가의 보건권 보호

의무는 다수 또는 전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

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헌법상 보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료급여제

도), 의약분업제도, 지역보건의료제도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건강권(제10조), 보건의료에 대한 자신

의 기록 등 열람 및 사본 청구권(제11조), 국민이 자신의 질병을 치료 방법과

시기 등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제12조) 등을 규정하였다. ‘국민건강증진

법’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

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해야 할 의무(제8조), 광역 및 기초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생활의 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의무(제10조), 검진

결과의 비공개의무(동법 제21조) 등을 규정하였다. 그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이 발생 및 유행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역학조사

실시 의무(제18조)가 있으며, 신고 및 허가받은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에 대한 감독의무(제21조 이하) 등을 보건권의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의료의 공공성

1) 의료 공공성의 의의

공공성이란 한 개인이나 특정한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정의할 수 있고,8)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공적인 이익을 제공

하고 그 이익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성의 개념은, 1)

국가에 의한 공권력 차원에서 이해하거나, 2) 개인과 국가의 어느 쪽에도 속하

7) 이한주, “의료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원격의료제도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인권법평론

제21호,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8, 253쪽.

8)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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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그 중간에 존재하는 제3의 영역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구분

할 수 있다.9) 1)은 국가가 모든 형태의 정당성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공공성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역할 또는 업무에 대한 정당성을 승인하고, 또한 승인된 것

으로 믿게 하는 것이다. 2)는 공공성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고, 공공성에 관

한 공론의 장은 국가와 사적 영역 간의 공공적 가치가 계속해서 정당성을 획

득해간다는 것이다.10)

우리 법에서 ‘의료’에 대해 직접 정의하지는 않고, 다만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를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행하는 모든 활

동으로 규정하고 있다.11) 이는 문진, 검사 등의 사전 단계와 진료, 수술 등의

과정과 함께 건강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생명과 건강은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므로, 각 개

인은 평생 관심을 가지고 생명과 건강을 유지・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러

므로 의료 문제는 각 개인이나 유아 또는 노인과 같은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

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평생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국가도 국민

의 의료에 관한 관심과 책임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

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일부에 의한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규범적 의미의 공공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12)

헌법재판소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관한 위

헌제청심판에서,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국가의 국민 보건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

는 견해를 밝혔다.13) 그러므로 공공의료는 공중보건과 기본 의료를 제공하여

9) 여영현・김혜정, “한국 보건의료의 제도적・운용적 특성과 공공성 연구”, 한국정책과학회

보 제22권 제1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18, 54-55쪽.

10) 김혜정, “한국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제16권 제2

호,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0, 51쪽.

11)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1호 참고.

12) 이상이, “의료 양극화와 공공성 강화 방안”, 국회도서관보 제45권 제10호(통권 제353호),

국회도서관, 2008, 15쪽 참고.

1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서 의학적 전

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

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그 나라의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

으로 하여(의료법 제1조 참조) 합목적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고 안전하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가사 어떤 시술방

법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

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는 항상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국민

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이러한 위험발생을 미리 막기 위하여 이를 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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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2) 의료 공공성의 특징

공공성의 개념을 2가지로 구분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 공공성의 특징을 살

펴보면, 1) 국가의 공권력 영역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의한 것으로, 2)

개인도 국가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대상이 보

편화 되면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의료의 공

공성은 개인의 이익 보다 사회( 또는 전체)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대체로 공적 기관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

는 의료기관의 소유 주체에 대한 의미도 있으나, 다수를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편익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14)

의료 공공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의료의 공공성은 서비스의

수혜대상이 보편적인 다수를 의미한다.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에 대한 의

료서비스는 소수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서비스와 구별되는 개념

이다. 공공영역은 다수 인구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질병 예방 등을, 반면에 민

간영역은 비교적 소수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 등의 의료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력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것은 공공의료기관을 기능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공적 소유로 판단하여, 정부에게서 위탁 받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

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

인 의료서비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물적 자원은 공공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정부의 의료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셋째, 최소한의 인간적 삶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편적인 사회보험으로

써 의료서비스는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므로 의료 공공성은 국민의 의료

비 납부 능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빈부나 계층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발

로 규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요컨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

합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

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

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 2010. 7. 29. 2008헌가

19, 2008헌바108, 2009헌마269・736, 2010헌바38, 2010헌마275(병합).

14) 김혜정, 앞의 논문,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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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지 않도록 의료자원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15)

4. 국가의 의료 공공성 보장 의무

기본권 보호의무는 헌법상 기본권적 법익을 국가가 아닌 제삼자의 위법한

위해를 예방하거나 위해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이다. 국

가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기본권 주체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의 논의는 개인-국가 간의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아

닌 제삼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때 국가-가해자-피해자라는 삼각관계

를 중심으로 기본권 보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때 국가는 침해자가 아닌

보호자의 지위에 있고, 국가가 아닌 가해자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도

객관적 가치질서성을 근거로 방어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국가-개인, 개인-

개인의 관계 속에서 위법한 위해 예방 또는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나타나는

것이 기본권 보호의무이다.16)

헌법 제36조 제3항의 국민은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을

통해서, 국민의 보건권과 국가의 보호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밝혔다. 그러므로 국민은 누구나 생명과 건강 유지를 위해서 동등한 수준의 의

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도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의료는 공중보건 및 기본적인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17) 공공의료를 규율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

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여기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공공단체가18) 공공보건의

15) 여영현・김혜정, 앞의 논문, 55-56쪽.

16) 조홍석,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개인의 보호청구권”, 법과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 3쪽; 허완중,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

칙의 관계”, 공법연구 제37집 제1-2호, 2008, 203-205쪽.

17) 이한주, “원격의료제도 현실화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6권 제2호, 한국

의료법학회, 2018, 29쪽.

1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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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의미하고, 공공보

건의료 수행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포함한다(동법 제2조 제4호).19) 공

공보건의료사업은 보건의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과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등을 의미하는데,20) 이 규정은 주로 공적인 보건의료에 대

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는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

료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동법 제7조).21) 공공보건의료는

민간보건의료와 비교하여 의료기관의 수, 의료기관 종사자 수, 환자구성, 의료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의료원

11.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9) 제2조(정의)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제1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20) 제2조(정의)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

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1)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

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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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지출 등의 공급 수준이 높지 않고, 투입되는 시설과 장비의 부족 또는 노후

화와 인력의 질적 수준 등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이

며, 공공보건의료의 관리운영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주체의 분산, 공공

보건의료기관 간의 연계 부족, 조직 내부 관리운영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

을 갖고 있다.22)

따라서 공공의료기관만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보는 한계가 있고, 민간의료기

관도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도 국민의 보건의료가 중요한 의미가 있고,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하게 요구한

다는 점에서 의료의 공공성 확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면 민

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기관과 유사한 정도로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23) 정부는 의료 취약지역과 공공 전문진료센터가 필요한 지역에 민간의

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한다.24)

Ⅲ. COVID-19 상황에서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료 공공성 강화

1. 의료의 공공성 확보 한계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의 보건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에 건강의 보장・보
호를 요청할 수 있고, 반대로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료의 공공성 측면에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유지와 사전 조기 예방을 위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의 회복 또는 사

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국가에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공공의

료기관의 설립 등으로 국민의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25)

2013년 2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공공의료 정책의 기본방

향은 공공의료기관의 소유 기준에서 공공의료의 기능을 기준으로 정책적인 변

화를 도모했고, 2016-2020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

간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의 보완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3대 영역인 지역 간

22) 류시원 외 8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원격의료수용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2004-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23-25쪽.

23) 김주경, 앞의 논문, 108-109쪽.

24) 여영현・김혜정, 앞의 논문, 59-60쪽.

25) 이한주, 앞의 논문, 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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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형,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필수보건의료서비스에 집중했다. 그러나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매우 포괄적이고 선언

적인 수준으로 제시하여 한계를 가진다.26)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중은 2008

년 전체 의료기관의 6.3%에서 2019년 5.1%로, 병상 수 기준도 2008년 11.1%에

서 2019년 8.9%로 줄었다.27) 많은 선진국은 공공의료기관이 다수의 비중을 차

지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

서,28) 우리는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을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29) 현재 상황에서 공공의

료기관이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유지・회복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의료

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게다가 우리는 정부 주도의 초고속 경제성장 속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의 집중 현상이 심해지면서, 많은 영역에서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가 벌어

졌다. 특히 최상급 의료기관은 서울 등의 대도시에 집중해 있고, 의사들이 지

방 근무를 꺼리는 경향이 심화하면서 지방 거주 주민들이 의료서비스에서 비

슷한 정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의 중소 의료기관들이 어

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것은 지역 거점의 의료기관 체계의 약화 또는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전체 의료서비스 환경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

다.30)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공공의료의 문제 분석과 이의 여러 대안이 수차례 제시되었어

도 예산, 전문인력 양성, 지리적 여건, 교육 등의 이유로 한계에 부딪혔다.31)

특히 지방공공의료기관의 인력부족 문제는 의료기관 내의 의료인의 수 부족과

26) 여영현・김혜정, 앞의 논문, 60쪽.

27) “공공의료기관 비중, 병상수 및 기관수 매년 줄어 - ”보건뉴스 2020.10.07.(http://www.

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195501) (검색일자: 2021/06/25).

28) 2016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병원 중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8%로 OECD 회

원국 중 최하위다. 자료를 제출한 26개국 평균 52.6%의 10분의 1 수준이며, 미국(24.8%)

은 물론 최하위에서 두 번째인 일본의 18.2%와도 세 배 이상 차이가 난다. - “코로나19

가 드러낸 공공의료 시스템 부재” - 시사 IN 2020.03.06.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28) (검색일자: 2021/06/21)

29) 김혜정, 앞의 논문, 55쪽.

30)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본인의 거주지역이 아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의 병 의원으로 온 진료자 수가 약 32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 국회 보건복

지위원회 윤소하 의원 보도자료(2017.10.03.) 참고.

31) 류시원 외 8인, 앞의 논문,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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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부족한 지원으로 의료기관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근

무할 수 없고, 이는 의료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지 못하며, 결국 지역 환자들

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게

되어서 지방공공의료기관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COVID-19 확진자의 70% 이상을 공공의료기

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수나 병상 수 등 여러 지표에서 민간의료

기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위에서 밝힌 한계 속에서 공공의료기관이

COVID-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취약계층은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

렵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응급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부터도

진료 거부와 차별적 조치를 겪기도 했다. 결국, 지방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지역주민들도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의료의 공공성 확보가 더욱 요원하게 되었다.

2. COVID-19 환경에서 공공성 강화

COVID-19 상황이 개인에서 가족・직장 등의 지역사회로, 국가를 넘어 전

세계로 감염이 확산하여 대유행(Pandemic)하게 된 것은 개인 각각의 보건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정기적

인 실내 환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은 우리 일상에서 헌법상 보건권을 구체화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로 나타났다.32)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COVID-19의 병원 내 감염으로부터 환자를 안전하게 보

호하기 위하여 호흡기 환자와 비(非)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 진료하는 ‘국민안

심병원’,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

람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선별진료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3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COVID-19 환자 치료를 위한 전체 병상 중

지방의료원의 병상 비율이 76.4%에 이르고,34) 2020년 5월 중순을 기준으로

COVID-19 환자의 76.1%는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감

32) 변헤진, “코로나19와 보건의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토론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0, 1쪽.

33) 2021년 6월 7일 기준으로 전국에 국민안심병원은 270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88개소,

선별진료소는 626개소, 임시선별검사소는 334개소,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16곳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34)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05.13.,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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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 전담병원 70개 중에서 공공병원은 57개(81.4%)로 COVID-19의 진단・치

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35) 그러나 이것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

공의료기관의 비중이나 병상 수와 비교하면 의료의 공공성이 확보되었다고 판

단하기 어렵다.

15년 이상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공공보건의료 개혁은 현 정부가 출범하

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현 정부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확

정했고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설립하면서 2018년 10월에 필수의료의 지

역 격차 없는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1)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2) 응급・
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3) 공공보건의

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4)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36)

COVID-19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과

대학의 정원 확대와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감염병 대응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에 반대한 의사들의 진료 거부와 의과대

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라는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속에서 대통령은 ‘공공

의료의 확충’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하면서 의료의 공공

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였다.37)

국민은 대체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비전과 방안, 추진체계의 구성,

그리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공공의료의 강화는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의 수와 병상 수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판단하는데 중

요한 항목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의 강화 또는 공공성이 높은

보건의료 제공과 같은 목표,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적 목표와 긴밀하

게 연결되지 못하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38)

35) “[코로나 6개월] 공공의료, 방역 최전선에…위기속 실상・한계도 노출” - 연합뉴스 2020.07.16.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5158200530) (검색일자 2021/06.27)

3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18.10.01.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

ONT_SEQ=346233) (검색일자: 2021/07/04)

37) “문대통령 “의료계 위법한 실력 행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 - 아이뉴스 24 2020.08.24.

(http://www.inews24.com/view/1293135) (검색일자 2021/06/27)

38) 김창엽, “생산체제로서의 공공보건의료와 공공성 강화”, 산업노동연구 제27권 제1호, 한

국산업노동학회, 2001, 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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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의료의 역할 전환

우리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은 설립 및 운영 주체가 공공 또는 민간

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훨씬 높

아서 의료 공공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 의

료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부문의

역할은 민간의료부문의 역할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영역에서 공공의

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고해야 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존립 근거에 대한 국

민적 합의를 끌어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결

정해야 한다.39) 지금까지의 재난 상황은 응급한 상황은 많이 발생하지만, 보건

의 위기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COVID-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서 공공보건과 공공의료의 역할 모두 중요하다.

COVID-19의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국가 대응체계 변화에 따라 공공의료기

관은 기존의 업무를 대폭 축소하거나 중지하고 선별진료소로 전환하여 전국적

으로 검체 검사(PCR 검사)를 할 수 있었고, 환자들을 격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에서 전국의 병상을 관리하면서 초기에는 지역별로 공공의료

기관의 수용한계를 초과하는 때도 있었고, COVID-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부

의료기관을 폐쇄하기도 했다. 이것은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서 매우 심각한 문

제가 될 수 있다. 지방에서 의료기관 수용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

료기관을 폐쇄한다면 환자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다른 응급 상

황의 치명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COVID-19 대응 과정에서 인구 과밀 지역

이 바이러스 감염증상의 확산에 취약한 것과 비교해서 인구 과소 지역은 의료

서비스 제공 자체가 힘들게 된다. COVID-19 확진자의 수용은 주변의 의료기

관에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대안 요양기관이 없거나 충분한 병상 확보되지 않

은 지역에서 의료기관이 폐쇄된다면 이는 해당지역의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분리해서 운영하면,

공공의료기관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

의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만으로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39) 감신, “공공보건의료체계 현황과 발전방안”, 보건복지포럼 제169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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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민간의료기관들과의 협조와 연계가 필요하다.40)

Ⅳ.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시행의 방향과 강화방안

1. 정책 시행의 방향

1) 정부의 명확한 비전 제시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국민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일관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공공의료를 포함한 보건의료, 건강보험, 보

건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실현

하기 위해 지방의료기관의 설립, 의료인의 확대 등을 위한 체계적・구체적 검

토가 필요하다. 물론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보편적 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

공의과대학 설립 등과 관련해서 의료계와의 충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의료

의 공공성 강화라는 큰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국민이 서로 충돌하거나 갈등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된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의료사각지대 해소, 지역 간 의료서비스격차 해소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

하고 의료인이나 시민단체의 치열한 찬성과 반대의 논란 속에서 아직 의료인

간의 의료행위에서만 적용하고 있어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제도의 시행에 앞서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

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해당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계속 확인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2) 실질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방향성

실질적인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보건권과 의료 공공성

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입법자의 재량행위이다. 비록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원만한 제도 시

40) 양호민, “보건 위기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국토 6월호, 국토연구원, 2020, 6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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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41)
첫째, 의료의 공공성은 개념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이나 특정한 단체가 아

닌 모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므로 국민의 입장과 편의를 가장 먼저 고

려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의료 관련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등

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대단히 부족하고,

의료의 사각지대와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

진해야 한다.

COVID-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나 상황들을 보면 공공의료의 확충이 단순히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보건의료체계의 취약

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한 병상 수 확대 증가에

관심을 두기보다 민간의료기관과 대등한 수준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의 마련이나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42)

둘째,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거나 구체적

인 계획을 실행하는데 공정성, 객관성과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정된 재원 속에서 지방 공공의료기관을 건설하는 경우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

에게만 이익을 주거나 손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공공의료기관 건설

의 결정은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명확해야 국민은 정부를 신

뢰하고 지지하며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공공의료영역과 민간의료영역이 균형을 맞추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민간 의료영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의료

의 공공성이 대단히 취약하다. 여러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사실상 공공성 강화

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하고, 이를 전제로 COVID-19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했던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 수행하면서 보건의료체계에서

민간의료기관과 업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공공의료기관만의 전

문성을 확보하게 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

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치가 필요하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

41) 이한주, 앞의 논문, 279-281쪽.

42)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국가 과제, 공공의료 확충” - 경기일보 2021.06.28.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9388) (검색일자: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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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법 제도적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

는 점에서 엄격한 운영이 필요하지만 긴급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탄력

적인 운영과 정부의 계획과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

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와 지

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43)

2. 의료의 공공성 강화방안

1) 착한 적자의 공공성 기여 평가

2013년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의료의 공공성 문제가 외부로 표출되면서

‘착한 적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착한 적자는 지방의료기관이 사업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적・사회적 안전망 유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

행, 지역사회의 공익적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44)

우리나라에서 의료법 제33조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45) 그런데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대도시 중심의 민간의료기관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환자들도 대도시로 원정 진료를 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

부분 지방의 중소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인력과 환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재정적자는 우수한 의료인력의 유출,

시설 노후화로 연결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수준 저하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가

져오게 된다. 따라서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

43) 강기홍,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간 협치: 법적 현상과 과제”,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제36권 제4호,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19, 9-10쪽.

44) 김혜정, 앞의 논문, 66쪽: 박금령 외 3인, “한국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방의

료원의 탈공공화(脫公共化)에 대한 실재주의 분석”, 비판사회정책 제52호, 비판과 대안

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296쪽.

45)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

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

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 따른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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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방의료기관의 운영평가와 진단, 회계지도와 감독 등 정책에 관한

총괄 임무를 수행한다. 지방의료기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는 지방의료기관

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평가인데, 이 평가는 지방의료기관의 경영 상태, 지방의

료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주민의 건

강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과 고객서비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지방의료기관의 재정 손실이 커지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

체는 재정적인 부담을 받게 되어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지 못

하고 부득이하게 현상 유지나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의료의 공공성

측면에서 착한 적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지원과 의료기

관의 평가에 공익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46)

그러나 착한 적자라 하더라도 계속 적자의 폭이 커지는 상황에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

를 들어 의료에서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고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재

조정하게 되면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

능하게 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이

다.47)

2)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대가 필요한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적절한

병상을 공급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병상 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의료

기본법’ 제17조48)・제19조49), ‘지역보건법’ 제10조50)・제13조51)・제14조52) 등에
46) 착한 적자에 대한 찬반의 의견 차이가 있으나 공공의료의 운영은 공공성 측면에서 흑자

경영을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하게 되므로 공익적 비용을 제외한 경영 효율성 평가와 지역별 진료과별 차등지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 김혜정, 앞의 논문, 66-67쪽.

47) “건강보험 적용항목 늘어나면, 착한 적자 자연스럽게 없어져” - 한겨레 2020.06.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1022.html) (방문일자: 2021/07/01)

48)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9) 제19조(비용의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50)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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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

보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들에는 보건의료자원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또는 병상의 신설・ 
증설의 적합성을 판단하거나 규제할 기준과 수단 등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

로 충분한 병상 공급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병상 자원을 현

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53)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을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기능별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 국립대학의료원 규모의 의료

기관은 광역진료권 내에서 공익적 교육과 연구중심의 병원으로 육성하여 권역

내 의료인력의 교육과 표준진료를 선도하고, 보건기관과 의료기관 그리고 국립

대병의료원 간의 연계하여 연구와 예방사업을 시행한다. 중소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추구하기 적합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54)

공공의료기관의 규모를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의료기

관은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질병 예

방과 적정진료가 핵심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비용-저효율’의 낭비적 지

출구조에서 벗어나 ‘적정 비용-고효율’의 지출구조로 개편하는 의료서비스 공

급의 개선은 공공의료기관, 특히 지방의 소규모 공공의료기관이 계속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공공의료기관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자의 지위와 역할을 갖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저소득층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환

자를 진료하기에 충분한 장비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55)

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1)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

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52)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

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53) 감신, “공공보건의료체계 현황과 발전방안”, 보건복지포럼 제169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43쪽.

54) 오영호,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제200권,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13, 80쪽.

55) 감신, “공공보건의료체계 현황과 발전방안”, 보건복지포럼 제169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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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병 전문의료기관으로 특성화

2002년 사스(SARS),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A(H1N1), 2015년 메르스

(MERS) 등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할 때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시

행착오를 겪다가 시간적・비용적 손실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

다. 이러한 현상은 2021년 현재의 COVID-19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새로

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병원체 또는 이를 통

해 발생하는 질병을 확인하여 기본적인 자료를 산출하고, 질병의 원인과 임상

연구 등을 포함한 질병 발생의 효과적인 감시이다. 우리는 전통적인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의 대책이 미흡하기도 하고,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할 때도 특별한

대응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영역에서 감염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기관리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56)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할 때는 ‘지역보건법’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

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 등을 규정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37조57)에 의해 감염병 전담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데,

COVID-19 상황에서 실제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 상당수가 공공의료기관이라

는 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

서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할 때마다 전담병원을 지정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

게 되거나 시간적・비용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을 감

염병 전문의료기관으로 특성화하면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

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6) 김지훈, “국가 전염병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연구보고 2011-07,

한국법제연구원, 2011, 136-137쪽.

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

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

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

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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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기관이 COVID-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체적으로 호의

적이지 않은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손실 때문이다. COVID-19 확

진자나 유사한 증상이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기

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 다른 질환자들은 해당 의료기관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검사・진료・수술・입원 등을 할 수 없고, 이는 결국 경제
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지난 2020년 4월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등

COVID-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손실을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매월 개산

급(손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 일부를 지

급하는 것)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58) 그러나 손실보상금이 의료

기관의 손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아니므로 특히 지방공공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 지정

전의 외래 또는 입원환자가 병원을 다시 방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보전

받지 못하게 되는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59)

Ⅴ. 결론

COVID-19 대유행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마스크가 일상이 되

었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게 되면서 외부활동이 위축되고 가정 내 체류

하는 기간이 늘어났다. COVID-19 상황에서 의료영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의 대응실패 경험을

통해서 조기 방역의 중요성을 인지했고 COVID-19의 위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조기에 적극적인 검사・자가격리 등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아직 대유
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성공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고 신속한 검사,

58) 2021년 6월까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5회의 개산급이 지급되었다.

2021년 6월 15차 개산급은 298개 의료기관에 총 1,708억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1,672억원

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5개소)에, 36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33개소)

등에 각각 지급했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

른 손실 등이다. - “감염병전담병원 등 6월 손실보상금…298개 의료기관, 총 1,708억 원

지급” - 메디컬월드뉴스 2021.06.30.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3168) (방문일자: 2021/07/08)

59) 김혜정, 앞의 논문, 67-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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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역학조사, 치료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과정

에서 공공의료기관은 많은 공헌을 해왔고, 의료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 수나 병상 수와 같

은 공공의료부문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반대로 민간의료부문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러한 상황

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법적인

논의를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

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의료영역에서의 문제는 대도시 대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편중,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의료기관 간의 의료격차, 젊은 의료인의 지방 중소도시 의료기관 기피

등으로 의료의 공공성, 지방의료기관의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었다.

COVID-19 상황에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관점

에서의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단순히 지방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 병

상 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시

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의료부문이 담당할 역할을 민간의료

부문이 담당할 역할과 구분하여 독자성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공공의료기관만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어 향후

발생할 또 다른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국민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

다. 이것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 1) 의료의 사각지대와 보

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 확대, 2) 정부가 국민으

로부터 의료 공공성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공정성, 객관성, 명확성

유지, 3) 공공의료영역과 민간의료영역이 서로 균형을 맞추고 역할을 분담하여

COVID-19와 같은 위급한 상황 대비,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가 필

요하다고 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경제적 손실, 소위

‘착한 적자’의 공공성 기여에 대한 평가이다.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재정적자는

우수한 의료인력의 유출, 시설 노후화로 연결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수준 저하와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악순환으로 나타나는데, 공공의료기관의 평가에서 공익적

활동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는 방만한 운영에 따른 적자와 구분하기 위한 기준

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강

화이다. 민간의료기관과 비교해서 아직 부족한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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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COVID-19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환자를 진료하기에 충분한 장비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 셋째, 보건의료 영역에서 감염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인 차원에서 위기관리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료기

관을 감염병 전문의료기관으로 특성화하면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

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21년 현재 COVID-19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언젠가 이 위기는 종

식되겠지만 언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

와 노력에 달렸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측

면에서 필요하고 강화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해

야 할 것들이 많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고, 국가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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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study of strengthening health care publicness

in the era of COVID-19

60)Lee, Han Joo*

After the COVID-19 pandemic, patients are reluctant to visit hospitals

due to the risk of infection even though they have to visit medical institutions

for treatment or regular checkups, or medical institutions are minimizing

the visits of guardians other than patients. Patients still want to receive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but it is not easy, and medical institutions

are experiencing management difficulties due to a sharp decline in patients.

Public health is a concept different from the provision of individual medical

services to patients, and it means universal health care services for a large

number of people. In order to solve problems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patients in large medical institutions in large cities, the medical gap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in large cities and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and

the refusal of competent medical personnel to work at medical institutions

in small and medium cities in local cities,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on the public nature of medical care and the vitalization of local medical

institutions. did. In this process, training of young medical personnel,

dispatching them to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provinces, and

expansion of local medical institutions were also suggested as alternatives

to strengthen the public nature of medical care. However, these measures

had to have limitations in that they could not be effective in an early time

due to time and cost problems. Alternatives such as telemedicine have been

proposed, but they have not been implemented properly due to opposition

from the medical community.

This paper does not simply propose to introduce a certain system. We want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us to strengthen the public nature of medical

* Korean Medico-legal Institute Senior Researcher,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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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and ultimately overcome the current crisis, and to respond wisely even

if we face a similar or completely new crisis in the future.

Keywords : COVID-19 Pandemic, Public nature of medical care, Public medical 
policy, Right to health, Medical law


